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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다이나믹스 이해: 
ICT 부처 사례를 중심으로*

정용남**

1)                           

이 연구는 정부가 변동될 때마다 개편 논의가 많았고, 개편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었던 ICT 관련 부처 조

직개편의 다이나믹스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제도이론 뿐 아니라 Kingdon의 다중흐

름모형(MSF)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해 ICT 부처의 주요 조직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이론들은 

조직개편 논의 시작부터 결정에 이르는 ICT 조직개편의 다이나믹스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에서의 조직개편 논의는 단임제 정부의 특성상 매 5년마다 인수위 등을 중심으로 반복적으

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ICT 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갈등이라는 유사한 

문제스트림과 조정을 위한 부처 통합과 같은 정책스트림이 반복된다. ICT 분야는 조직개편 논의를 둘러싸고 

매우 다양한 정책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문제와 정책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성공 경험을 가진 정보

통신부 중심의 네트워크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ICT 조직개편에 전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쳐 온 것으

로 나타난다. 특히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책 장에서는 정책 창도자들과 부처 중심의 다양한 네트워크 행위자

들 간 네트워킹 노력이 두드러지는데. 정책의 장이 폐쇄적일수록 부처를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주요 

정책행위자들 간 인적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변화로 인해 정책분야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정

책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ICT 부처의 조직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의 다양한 네트워크 존재를 고려할 때, 향후 ICT 조직개편 논의는 관련 당사자들과의 더 많은 조정과 

협의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제도, 다중흐름, 정책네트워크, 정보통신부, 조직개편, ICT 

Ⅰ. 서론 
 

1994년 12월 3일 정부는 정보통신관련 업무의 중복 수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

무를 체신부로 일원화하고 체신부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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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이후에도 정보통신부는 정책 수행과 관련해서 다른 부처와 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또 변

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보통신 환경변화 대응차원에

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정보통신부와 다른 부처의 통합논의가 있

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

고 기존 정통부의 업무는 4개의 부처로 해체되었다. 이후 분산된 ICT 거버넌스로 인해 부처간 

갈등 심화 및 ICT 관련 국가경쟁력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ICT 전담

부처로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설치되었다. 정권마다 ICT 부처 조직에 대해서 다양

한 논란이 있었고 이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정보통신 산업문

제를 둘러싸고 미래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방송 등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송통

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그리고 행정정보

화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등과 업무중복 및 갈등관계에 지속적으로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ICT(특히 미래부, 방통위) 부처의 모습이 탄생되게 될 때까지의 

주요 시점에서의 ICT 관련 부처(1994년 12.3 정보통신부 기준)의 조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ICT 조직변화를 정책다이나믹스 관점에서 보고(Bardach, 2011 참조), 특별히 

왜 이렇게 빈번하게 조직 개편 논의가 나오는지,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왜 논란이 지속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참조하려 한다.  

그 동안 정부조직개편을 다룬 연구는 정부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론적 관점에서 조직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이

후 전 부처에 걸친 조직개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논의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종합적

으로 대통령, 부처와 이해관계자, 특히 정당의 이해관계의 영향에 대해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분석들은 정권별 역사 또는 특정 정권에 대해서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ICT 

부처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이 부처들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왜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며, 

시기마다 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개편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는 지를 

다루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주로 분석되는 정권은 구체적으로 정통부가 출범한 1994년의 김영삼 정부, 정

통부가 해체된 2008년 이명박 정부 그리고 정통부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부활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사이에 본격적인 조직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직개

편 시도가 있었던 김대중 정부도 살펴볼 것이며 노무현 정부도 다뤄질 것이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제 3장은 분석틀과 방법론, 제 4장은 시기별 다이나믹스 분석, 5장은 종합 및 이론적 이해, 그

리고 6장은 결론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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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의의로는 다른 나라에 상당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고1), ICT 분야의 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ICT 거버넌스의 실체와 안정화되지 않은 ICT 조직개편 방향

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한편 이 연구는 분야별 부처 조직 개편 이해와 관련된 이론

적 및 정책적 시사점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

우리나라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많다. 대체로 정부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논

의하고 있으며(민진, 1995), 조직개편의 유형분류와 영향요인을 다루고 있다. 상당 수의 연구

는 역사적인 분석방법을 취하고 있다. 박영기(1987)는 정부조직의 변천 상황에 대한 제도적 정

리를 하고 있고 김근세･최도림(1996)은 신설, 폐지, 승계 차원에서 정부조직의 변화모습을 다

루고 있다. 윤주철(2012)도 김근세･최도림의 연구와 유사하게 조직개편의 유형에 대해 다루고 

유형을 결정하는 환경변화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병태(2001), 신윤창(2009)의 연구는 행정

개혁과 조직개편의 특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박대식(2009), 이창원･임영제(2009), 임도빈

(2014) 등의 연구도 정권별 조직개편의 영향요인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조직개편 분석 대상기간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일어난 단일 정부에 대한 논의도 적지 않

다. 민진(1995)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대규모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다루었다. 박동서(1995)도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다

루고 있으며 김광웅(1998)은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비판적인 검토를 하였다. 박대

식(2001)은 국민의 정부, 하태수(2012)는 노무현 정부, 민진(2008), 박수경･문인규(2009), 문명

재(2009)는 이명박 정부, 홍성걸(2013)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 전체의 조직개편을 다룰 경우 특정 부처를 둘러싼 조직 개편의 역동성

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부처 정부조직개편이 전체적인 개편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분야와 부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통신부와 같은 단일 부처 조직개편을 다룬 연구들의 경우에도 조직개편의 역동성 보다는 

상당수는 정권 교체기에 조직개편 방안 건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이종수 외, 1997; 송희준, 

1998; 주효진･박석희, 2005; 정충식, 2010), 부처 조직의 개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다

1) 이현덕(2012)에 따르면 한국의 정보통신부를 벤치마킹해서 정보통신 전담부처를 신설한 나라가 29개국

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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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조성은 2008; 윤건 외, 2009; 현대원, 2009; 김상택 외, 2012; 정충식･
진영빈, 2013).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이 대개의 선행연구들은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다루면서 정부 부처 전체에 걸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대통령, 정당(여당, 야당), 부처 

공무원들의 영향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표 1>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외국 연구들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비슷한 맥락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Peters(1992)는 조직개편에 대해 1)개혁가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2)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접

근 3) 제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상

당부분 제도로 인해 조직개편이 쉽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조직개편을 개혁적 관점에서 

보는 것과 관련해서 Reich(1995)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 호의적인 타이밍 

그리고 적절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Bowornwathana & Poocharoen(2010)은 행정개

혁은 관리적 이슈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슈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들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관료제, 이익집단, 그리고 의회위원회가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강조한

다.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의 정부조직개편은 고도의 관료정치의 영향을 받는다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Moe, 1984; Seidman & Gilmour, 1986) 다양한 상황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조직개편 논의들은 정치가, 정당, 관료제, 환경 등의 다양

한 영향 요인에 대해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당 수의 연구는 정치가와 환경을 강조

하지만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강조하고 있어서 대부분 제도주의적 설명과 연계되

어 있음을 볼 수 있다.2) 제도주의적인 설명은 제도의 범위와 정의 차원에서 매우 논란이 많은

2) 정의창(2006)은 국내 조직개편 논의들이 제도적 맥락을 크게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상당 수

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조직개편 맥락으로서 제도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자들 영향요인 

민진(1995) 대통령, 행정쇄신위원회, 총무처, 국회(여당, 야당), 전문가, 언론 등

박동서(1995) 대통령

정용덕(1995) 민주적 엘리트에 의한 관료통제,  관료정치 

김병섭(1998) 제도적 지속성, 정치경제적 상황

박대식(2001, 2009) 대통령, 행정관료, 여당, 야당

정의창(2006) 정치제도

임도빈･이현국(2012) 대통령, 관료, 여당과 야당, 언론, 학계

강윤호(2003) (해수부의 경우)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Park & Wilding(2014) 대통령, 의회,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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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협의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조직을 중심으로 다루며, 포괄적 측면에서는 국가기관의 공식

적 구조와 법체계, 선거제도,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정당체계의 특성, 관료제의 조직형태 등 

까지도 포함된다(정용덕 외, 1999). 대체로 제도주의적 관점은 제도가 의사결정자들의 상호작

용을 제약하는 것으로 언급되며. 제도 자체가 조직개편의 상당부분을 설명한다고 본다.  

제도주의적 설명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정부 전체를 다룰 때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경로의존적인 설명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정책의 변화에 대해 잘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특별히 부문별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John, 2002; Lucie, 2013).  

이 때문에 특정 분야 부처 조직개편의 다이나믹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

책적 접근법, 이 중에서도 정책 과정적 논의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

구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존 정치제도를 강조하는 이론 외에도 정책변동과 관련된 여

러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정부조직개편은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정책형성에 관한 여러 

이론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민진, 1995 참조). 다양한 이론들은 조직개편 현상을 풍성

하게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다(Zohlnhöfer et al., 2015 참조).  

2. 정책변동 이론  

정책변동 차원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몇 가지 이론들이 거론될 수 있다. 정부 

전체 대상보다 부처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 변동 논의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정책네트워크 접근

법과 다수의 기존 이론적 접근을 종합하는 옹호연합이론(ACF), 단절적 균형이론(PET), 킹던의 

다중흐름 모형(MSF)은 참고할 만하다(John, 2002; Lucie, 2013). 

우선 부문과 다이나믹스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정책변동이 쉽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Rhodes, 1997). 네트워크는 통상 ‘정책문제나 정책사

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호의존적인 행위자간 사회관계의 안정적인 패턴’으로 정의되는데

(Kickert, Klijin & Koppenjan, 1997) 실제 정의와 관련해서는 매우 혼란스럽게 이야기되고 있

다.3)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책네트워크는 정부가 하위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

고 하위부문에서 변동이 쉽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원의존에 의해 상호 연결

된 결합체로서 정책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화되는데 이 때문에 조직의 변동이 어려

운 이유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이다. 실제 이 이론을 활용해서 조직개편을 분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Rhodes, 2002; Radin & Chanin, 2009).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책네트워크 분석틀

3) Börzel(1998)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1) ‘이익중재’로서 이익집단과 국가간의 관계 

2)‘거버넌스’로서 공공 및 민간에게 분산되어 있는 정치적인 자원을 동원하는 메카니즘이다. 후자는 협

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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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Marsh & Rhodes(1992)의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이다. 정책공동체의 경우 이슈네트워

크에 비해 폐쇄적인 속성과 함께 빈번한 상호작용과 지속성을 가지며,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고, 네트워크 내에서 자원에 대한 교환을 특징으로 하며, 자원에 대한 배분도 다소 

계층제적이다. 정책공동체는 구성원들 간의 통합 정도도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4) 정책 부문

에서 정책공동체가 존재할 경우 정책의 안정성을 선호해서 정책변화에 대한 저항이 보다 심하

다고 할 수 있다. Marsh와 Rhodes(1992)는 대처정부 시절 주택, 농업, 유럽정책 및 산업 관계

에서 정책 의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물

론 이 네트워크도 제도개념과 관련된 논란이 있고5) 메타포어로 여겨지는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Thatcher, 1998). 이와 함께 이 접근법은 권력의 실행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

도 지적되고 있다(John, 2002). 

실제 정책 변동의 다이나믹스와 관련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제도, 환경, 행위자들, 사회경제적 환경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는 이론들은 Sabatier(1988)의 옹호연합 이론, Baumgartner & Jones(1991)의 단절적 균형 

모형, 그리고 Kingdon(1995)의 다중흐름 모형을 들 수 있다(John, 2002; Baumgartner et al. 

2006 참조). 우선 Sabatier(1988)의 옹호연합이론(ACF)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 목적에 대한 미

합의 및 기술적 논쟁이 있을 때 신념과 정책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조직개편보다는 주로 에너지정책이나 환경정책에서의 변화를 기술할 때 매우 유용하다. 

이는 방법론상으로 신념을 파악하는 문제 등이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Baumgartner & 

Jones (1991)의 단절적 균형 모형(PET)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외부의 영향으로 정책으로 진전

되는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주로 정책변화에 대한 논의가 많으며 미국에서 911 테러 

때문에 국토안보부와 같은 조직이 창설되는 부분을 설명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Conley, 

2006). 이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정책이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나 

단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 외에도 방법론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

제가 있다. Kingdon (1995)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MSF)의 경우는 문제

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 세 가지 흐름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려 정

책이 의제화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창이 열렸을 때 이슈가 정책의제가 되고 후속적

인 정책형성 단계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 흐름의 묶음(coupling)은 정책창의 존재와 정책창도

자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정책창도자는 아이디어를 의제까지 올리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많은 상황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도입･증진시키는 행위자

4) 이는 영국식의 정책네트워크 개념인데 미국과는 달리 영국은 행정부의 우위의 정책이 결정되는 상황이

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하위정부, 철의 삼각동맹과 관련된 네트워크 개념이 많이 활용된다.  

5) 너무나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정책네트워크를 제도로 이해하려는 논의도 적지 않다(Joh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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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이들은 문제 스트림과 정책스트림에서 활성화된다. 그들은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재빨리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는 지나가버리기 때문이다. 킹던이 설명하는 흐름

과 관련해서 우선 문제흐름은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끄는 문제이다. 정책흐름은 정책원형 수프

(policy primeval soup)로 정책아이디어와 해결책이 형성, 발전, 거부, 선택되는 곳이다. 정치

흐름은 여론, 선거결과 이익집단의 요구에 관한 부분이다. 이 이론은 모호하고 복잡한 상황에

서 역동적, 비합리적, 예측불가능한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MSF이론은 통상 일반적인 

정책이 의제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술하고 있지만 조직에 대해서도 다루는 연구가 적지 

않다. Klucking(2003)은 미국의 국방부 조직개편을 Kingdon의 MSF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데 특별히 MSF 모형의 원형인 쓰레기통 모형(Cohen, March & Olsen, 1972)의 경우 조직개편

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Radin & Chanin, 2009). 한국의 경우도 권오재(2015)

가 킹던의 MSF를 가지고 정보통신부의 조직개편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MSF는 흐름의 독립성

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등에 대해 강

조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Lucie, 2013). 이와 함께 이 논의는 공식적인 제도의 역할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점도 지적된다(Zohlnhöfer et al., 2015). 이는 Kingdon이 그의 이론을 의제설정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에서 ICT 분야의 빈번하고 복잡한 조직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이

해와 함께, 정책네트워크 접근법, 그리고 의제 설정과 관련된 킹던의 모형을 적절히 조합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분석틀 및 방법론 

ICT 부처 조직은 ICT 기술 발전에 따라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복잡한 변화를 거쳐 왔다. 기

본적으로 우리나라 ICT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R&D, 정보산업, 방송, 정보화, 콘텐츠 등까지 매

우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부처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관할권 중복 등이 있어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며 경쟁적 상황이다(정충식, 2010 참조; 최홍규･김성태, 2013). 이와 함께 다양

한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어서 조직개편을 둘러싸고는 행위자들 상호간 다이나믹스가 불가피

한 부분이 있다(Baumgartner & Jones, 1991; 1993 참조). ICT 부처들도 정부조직개편이라는 

큰 맥락하에 있고, 정치적인 영향도 받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분

야 조직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의 동원이 필요하다(John, 2002 참조). 

이 연구는 ICT 분야의 다양한 행위자들 때문에 나타나는 빈번하고 복잡한 조직개편 현상을 

다이나믹스로 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각각의 이론적 접근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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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접근과 관련해서 ICT 조직개편도 정부 전체의 구조, 정부의 형태, 국회의 구성 등 제

도에 대한 것이 맥락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로서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5년 단임제 정부의 특징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 

구성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직개편 정책결정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권헌영･김경열, 2013;  임도빈･이현국, 2012 참조). 인수위에는 정치가, 관료 등 다수의 참여

자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권력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Bowornwathana & 

Poocharoen, 2010 참조). 인수위 외에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

비서실이나 대통령 직속 부처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조직개편과 관련

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국회의 구성도 영향을 미친다. 통상 여소야대의 상황은 

대통령의 조직개편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부문에 특정하게 

적용되기보다 우리나라 조직개편에서는 공통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문 조직

개편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거시적 맥락외에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변화

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실제 ICT 조직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네트워크의 존재도 

매우 중요하다(Blom-Hansen, 1997).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권위적으로 계층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ICT 분야는 부처들의 조직 정치가 두드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책네트워크 논의의 적용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오재록, 2006 참조). 조직들이 고객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들 간에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네트워크적 설명이 유

용하다(이승주･박현, 2010; 한세억, 2010).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히 유망한 영역인 ICT와 같은 

경우 정책을 자신의 네트워크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Peters, 1998 참조), 실

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조직개편을 이해하기가 쉽

지 않다고 할 수 있다. Jenkins-Smith & Sabatier(1994)는 창도자가 일할 때 정책네트워크의 

지지 없이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네트워크 논의의 유

용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정책네트워크는 특별히 하위 부문에서 정책변화와 정책지

속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정책네트워크는 자원의존에 의해 상호 연결된 조

직들의 결합체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자원의존구조의 단절에 의해 다른 결합체들과는 구분된

다(Rhodes and Marsh, 1992).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고도로 통합된 네트워크인 정책공동

체로부터 덜 통합된 네트워크인 이슈네트워크까지 다양하게 구분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시

간이 지나면서 제도화되는 특징이 있다. ICT 영역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지

키고 그들의 권력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이승주･박현, 2010 참

조; cf. Allison, 1971; Peters, 2001)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분해서 이들의 역할을 정리하면 조직

개편의 어려움 및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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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Kingdon의 MSF 모델은 문제가 의제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다. 

Kingdon(1995)의 MSF 이론은 다수의 행위자가 경쟁적인 목표를 가지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는 정책형성의 실제를 보여주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ollitt, 2008: 127). 이의 

핵심가정은 정책형성이 매우 다이나믹하며, 비합리적이고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은 

언제나 모호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앞서 언급한 ICT분야가 이러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킹던은 세 개의 흐름이 어떤 지점에서 합쳐질 때 정책의 창을 구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델은 결정 논의의 공간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한편 Kingdon의 정치흐름은 위의 제

도에 대한 부분과도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흐름은 선거 결과를 통한 정부의 변동 및 행정

부와 의회의 관계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치흐름에서는 ICT 분야에 특정화된 것으로 보

기는 어려우며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야별 정책변동 논의와 관련해서

는 일반적인 정치적 제도보다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제도이론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각각의 이론과 관련해서 보면 제도주의는 맥락으로서 제약요인, 영향요

인에 대한 설명은 해 줄 수 있으나, 역동적인 조직개편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킹던의 

MSF는 의제설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실제로 중요한 정치제도 및 국가적 특성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며, 네트워크 이론도 그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많아서 조직개편의 역동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ICT 조직 

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

편의 전 과정은 의제설정과 의사결정 과정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의제설정 

측면에서는 Kingdon의 MSF에 따라 각 조직개편을 둘러싼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을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편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슈에 대한 권위 있는 결정이 이루

어지는 제도로서 정책의 장(policy venues) (Baumgartner & Jones, 1993: 32)을 중심으로 행위

자들간 상호작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네트워크는 전체 과정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MSF 논의와 관련해서 

보면 정책 장에서 창도자 개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조직개편의 경우 창도자가 결정과

정에까지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직개편은 통상 대통령이 주도하기 때문에 정권이 출범

하기 전 공식적 제도로서 대통령직인수위가 중요한 정책의 장이 될 수 있다. 인수위가 추진하

는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비서실 또는 개혁 주도부처 중심으로 정책의 장이 구성될 수 있다. 통

상적으로 정책창도자는 이 곳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특히 정책네트워크의 협조를 구하며

(Jenkins-Smith and Sabatier, 1994), 주된 정책창도자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네트워크 행위자

들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도자들은 의제설정 

뿐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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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접근의 개념적 연계는 <표 2>와 같다. ICT 조직개편은 크게 정책 의제형성부터 결

정에 이르는데 정치제도 부분은 의제 형성 단계에서는 MSF 접근의 정치흐름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 전반에서 분석되며, MSF 접근은 의제형성 차원에서 주로 논의

된다. 정책결정 단계에서 정책의 장은 제도적 측면이며, 정책창도자는 의제형성 뿐 아니라 정

책결정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행위자들이다.  

<표 2> 각 이론적 접근의 개념적 연계

의제형성 정책결정 

제도적 접근
정부특성 
행정부-의회 관계 등

정책의 장  

네트워크적 접근 정책네트워크(조직간 관계) 정책네트워크(조직간, 조직-개인간)

MSF 접근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
정책창도자(의제설정자) 정책창도자(결정자)

*MSF 접근의 정치흐름은 제도적 접근의 선거를 통한 행정부의 변동, 행정부-의회 관계 등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

이 연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김영삼 정부부터 최근까지 ICT 조직 거버넌스의 변화를 이해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ICT 부처는 단순히 1994년 12월 출범한 정보통신부에 한정하

지 않는다.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부처들이 ICT 관련 부처로 논의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ICT로 논의되는 것은 정보산업, 방송통신, 컨텐츠, 정보화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 때

문에 ICT 부처의 조직개편 논의는 ICT 업무와 관련된 정통부와 산자부, 문화부, 방통위, 행자

부 조직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된 ICT 부처 조직개편에 대한 분석으로는 실제 정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1994년 12

월(김영삼 정부), 2008년 1월(이명박 정부), 2013년 1월(박근혜 정부), 그리고 조직개편을 시도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1998년 1월과 1999년 3월(김대중 정부)을 다루기로 한다. 

연구에서의 분석은 각각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세 가지 흐름과 네트워크를 정리하고, 이

들이 정책의 장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이에 따라 어떻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지를 정리

하는 것이다. 우선 문제의 흐름은 킹던의 논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문제로, 여

기에서는 언론 보도와 정책보고서 및 논문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이다. 정책흐름은 다양한 

해결대안으로서 각 주체들이 제시하는 보고서, 성명서, 주장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정치흐름은 크게 대선 및 총선 결과 국회의 구성이며 주로 정치제도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창도자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양하나 기본적으로는 

정책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Meijerink & Huitema, 

2010).  이에 따라 대통령도 정책창도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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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행위자들, 대통령이나 의회를 설득해서 정책아이디어를 관철하는 사람들을 모두 정책창도

자로 볼 수 있다. 정책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부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부처의 

자원 및 부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행위자들도 부처 중심의 정책네트워크로 정리

할 것이다(정용남, 2010 참조). 네트워크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보도 자료나 행위자들의 성명자

료 및 정책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처 정책과 관련된 네트워크는 

중범위 수준에서 조직간 관계가 많이 언급될 것이다. 정책 장은 인수위로부터 시작해서 국회

에서 법제화에 이르는 결정 공간을 말하는데 주로 인수위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6) 특별히 

개혁이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장에서의 행위자간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각 부처의 

업무중복으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 때문에 이들 간에 필연적으로 조직간 정치, 관료 정치의 모

습이 나타날 수 있다(Peters, 1988; Bowornwathana & Poocharoen, 2010). 정책의 장에서 창

도자와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미시적, 중범위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할 것이다.7)   

이 연구의 이론적 접근과 관련된 가정은 조직개편 문제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과 함

께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징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주기적으로 조직개편을 위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여기에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8) 정책 장에서의 정책창도자와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조직개편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며, ICT 부문에 존재하

는 정책네트워크가 어떠한가에 따라 개편 조직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방법론과 관련해서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련 문헌 

및 언론보도 자료등을 분석･정리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요한 조직개편의 맥락으로서 문

제 및 정책흐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자료와 정책문서 등을 참조하였다.9) 정책네트워크의 경

우는 보고서, 성명서의 내용 등을 분석･정리하였으며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책 장에

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언론자료와 정책자료 외에도 관련 당사자와의 직･간접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부는 연구자의 경험도 활용하였다.  

6) 이는 Baumgartner 등의 PET 이론에서 다루는 부문 정책 장 개념보다는 확대된 개념이다. 

7) 네트워크에는 통상 거시, 미시, 중범위적인 접근이 있는데 거시적 접근은 국가와 이익집단간의 관계이

며, 미시적 접근은 개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다. 

8) Freeman & Rossi(2012)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회의 영향이 매우 크다. 정부조직

을 창설하는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라는 제도적인 특성이 있다. 

9) 이현덕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자신문에 기고한 정보통신부 탄생과 폐지에 대한 기록을 매우 유용

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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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기별 다이나믹스 분석 

1. 정보통신부 출범(1994년 12월) 

1) 문제 흐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 되기 전의 문제 흐름으로 두드러졌던 것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체신부와 다른 부처들과의 갈등을 들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갈등은 체신부와 상공

부간의 갈등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80년대는 체신부가 IT와 관

련해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TDX 도입, 90년대는 CDMA 채택과 관련해서 상공부와 

갈등을 빚었다. 80년대 부터 정보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체신부, 상공부, 과기처간의 갈등은 

빈번하게 거론되는 문제였다. 이는 부처간 업무분장 상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 당시 상공

부가 컴퓨터 하드웨어, 반도체 등 정보기기의 국산화 및 생산을 담당하였고, 과기처가 소프트

웨어 등 정보처리산업과 R&D, 체신부가 정보통신과 국가기간전산망을 담당하였다. 정보통신 

산업은 유망한 산업영역이었기 때문에 영역을 확장하려는 부처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

다. 이와 관련해서 체신부는 계속해서 관련 업무를 체신부로 통합하고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부처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했다(매일경제, 

1988/8/19). 이러한 갈등은 90년대 들어 초고속 정보화 주도권을 두고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

기처와의 갈등으로 이어졌다(연합뉴스, 1994/4/14). 부처별 추진체계가 분산되면서 부처 간 

중복투자, 정보화에 대한 정책우선순위 저하, 정보공동활용의 제약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정진우･박정은, 2002). 한편 이동통신, 위성방송, CATV등과 관련해서도 상공부-체신부-공보

처간 주도권 다툼이 있었다(한겨레, 1993/9/18). 이 때문에 방송과 통신 융합문제가 나왔지만 

체신부가 기간통신분야를 맡고 있었고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운영은 공보처가, 그리고 

설비를 생산하는 산업계는 상공자원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개편 논의가 쉽지 않았다. 

2) 정책 흐름 

부처간 업무 업무갈등 해소 차원에서 우선 체신부 중심의 통합안이 제시되었다. 80년대 초

반부터 한국통신정책연구소, 통신개발연구원 등 체신부와 관련된 연구소들은 정보산업과 관

련해서 업무를 모두 체신부로 일원화하고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승격시키자는 안을 제시하

였다. 당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들도 유사한 안을 제시했다(방석현, 1985; 박동서 외, 

1987). 체신부 확대 안은 보다 공식적으로는 1987년 12월 「국가전산화사업 추진체계 발전방

안」(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도 제시되었다.10) 전산화와 관련되는 부분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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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업무가 다른 부처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는 체신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상공부와 과기처 등은 강하게 반

대의견을 표명했다(매일경제, 1988/8/19). 

체신부를 정통부로 확대하는 안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11월 3일 민자당 김영삼 대통령

후보에 의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예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김영삼 정부 출범 전인 

1993년 1월 20일 「새정부 행정조직개편의 방향」이라는 심포지움을 통해서 역시 정보산업과 

방송통신을 담당할 정보통신부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동아일보, 1993/1/20).  그러나 김영

삼 대통령은 취임 후 바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취하지 않고 행정쇄신

위원회를 통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1)정보통신부안과11) 함

께 2)산업전반을 총괄하는 산업기술부 안 3)과기처와 체신부의 정보통신 분야를 따로 떼어 상

공자원부와는 별도의 독립부처를 만들자는 안도 제시했다(이현덕, 2010/5/28). 

한편 방송과 통신과 관련된 조직개편안도 1994년 공보처의 요청에 의해 구성된 ‘선진방송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총괄기구’ 설

치를 주장했다(주효진･박석희, 2005).  

3) 정치 흐름 

정치흐름으로 두드러진 것은 1993년 대선과 1992년 총선을 들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치러진 1992년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로 전환되었다. 이는 조

직개편과 정책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호의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문에 김영삼 대통령은 1차 조직개편 후에 후속 조직개편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현덕, 2012).

4) 정책네트워크 

정책네트워크는 자원의존을 중심으로 부처와 이익집단, 전문가 공동체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체신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

크를 들 수 있다. 체신관료들은 산하 통신개발연구원, 한국전산원 및 한국자통신연구원 등 정

10) 당시 전산화사업 추진 방안에서는 1안) 부총리급의 ‘국가전산기획원’ 신설 2)안 체신부를 ‘정보통신부’

로 개편하고 우편･금융 분야는 독립청 및 공사화 3)안은 대통령비서실에 국가전산화 및 정보산업담당

특별보좌관(또는 수석)을 신설하는 안이었다(정홍식, 2007).

11) 행정쇄신위원실무위원회 조직개편반(1993.6)에서 제시한 정보통신부 안은 체신부와 공보처 방송업무

를 통합하여 정보통신부로 하는 것이었으며 정보통신산업(H/W)은 산업기술부에 존치하는 것으로 제

시하였다. 이 안은 1994년도에도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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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연구기관과 대학교수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화준, 1996).  예컨대, 체신부가 정통부로 확대되는데 기여한 윤동윤 체신부 장관은 국

가정보화와 정보화를 선도할 전담부서로서 체신부를 변신시키기 위한 여론 확산과 논리개발 

차원에서 수 년 동안 전자공학회, 통신학회, 행정학회 등을 지원했다(이현덕, 2012). 이들 중에

서 서울대 행정대학원과의 관계는 두드러졌다(정홍식, 2007).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80년대부

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통신정책연구소의 용역보고서를 통해 체신부와 정통부 개편안을 제시

하기도 했다(방석현, 1985; 박동서 외, 1987). 한편 윤 장관은 재임 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대

해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12) 이러한 체신부 중심의 정책네트워크는 80년대부터 두드러졌

는데 조직개편 논의 때마다 체신부에 우호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13) 김영삼 정

부는 출범 후 조직개편안을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 준비하도록 하였는데 행정쇄신위원회 위

원장인 박동서 교수와 김광웅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소속이었다. 한편 체신부는 TDX, 

CDMA 개발과 관련해서 전자통신연구소(ETRI)를 통해 다양한 사업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

기도 했다(이승주･박현, 2010). 이 당시 다른 부처에서는 체신부와 같은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5) 정책 장에서의 상호작용 

김영삼 정부는 인수위를 통한 체신부 조직개편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 취임 2년

차인 1994년 박관용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타 부처 조직개편과 같이 추진하였다. 

이 때 조직개편은 다소 폐쇄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창도자는 비서실장으로 볼 수 있다. 폐쇄적 

개편의 특징상 창도자인 비서실장은 소수의 비서실 직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14) 당

시 조직개편 참여자들은 다수가 경제기획원 출신의 관료들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속한 부

처는 조직개편에서 타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장에서 체신부 중

심의 정책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창도자와 연계되었다는 증거가 적지 않다. 우선 박관용 실장

12) 윤동윤 장관은 재임시절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500억원을 지원했는데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이 지원금

을 가지고 행정대학원 건물인 정보통신행정관을 완공했다. 1995년에는 행정대학원내에 정보방송통신

정책과정을 운영하기도 했다. 

13) 1993년 1월 19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가 주관한 「새정부 행정조직개편 방향」 

심포지움에서 방석현 교수는 상공부 조직을 축소하고 체신부에 대해서는 체신부의 기능과 과기처의 

정보통신분야 업무 그리고 공보처의 방송관련업무를 통합한 정보통신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기도 했다(동아일보, 1993/1/20).

14) 당시 조직개편에 관여한 인사들은 관계 수석비서관(한이헌 경제수석, 이의근 행정수석)과 비서관 및 행

정관(김광림 기획조정비서관, 김종민 행정비서관, 김정국 경제비서관, 김동연 행정관)이었다. 행정부

에서는 조직개편안을 성안한 총무처 장관 등 극소수였다(이현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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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윤동윤 장관과 친구관계로 윤 장관은 박실장의 추천으로 장관에 임명되었다(매일경제, 

2016/1/29). 이와 함께 박관용 실장이 조직개편을 위해 의존한 행정쇄신위원회의 핵심 멤버들

은 80년대에 이미 체신부를 정통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서울대 행정

대학원 교수들이었다. 결국 1994년 12.3 조직개편 발표에는 체신부를 정통부로 승격시키고 상

공자원부 전자정보국의 관련기능, 과학기술처 기술개발국의 관련 기능, 공보처의 지상파 방송

업무를 정통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 이후 공보처는 장관이 대

통령 및 정무수석과의 개인적인 연을 동원해서 지상파 방송 업무를 정통부에 이관하지 않은 

일도 발생했다.15) 

이렇게 보면 정통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조직개편이 비교적 폐쇄적인 논의의 장에서 

이루어지면서 개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조직개편에 

이르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체신부는 문제흐름과 정책흐름을 주도했고 정책 장에

서 핵심행위자와의 연결 차원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전체적인 과정에

서 체신부를 지지하는 학계와 다양한 네트워크의 지원으로 인해 체신부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개편 시도 및 현상유지(1998, 1999)

1) 문제 흐름 

1994. 12. 3.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보통신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부처 간 업무소관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었다. 정통부 출범 이후에 나타난 두드러진 부처 갈등 사례로는 통신위성 운영

을 둘러싼 공보처와 정통부간 갈등을 들 수 있다. 위성방송 채널 배분과 관련해서 당시 공보처

는 위성방송채널의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으나, 무궁화위성을 소유한 정보통신부는 사업초기

에 채널을 모두 확대하자는 입장이었다(매일경제, 1995/7/14). 1998년 하반기에는 정보통신부

와 문화관광부가 게임 및 멀티미디어 컨텐츠 산업의 업무관장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 전자정

부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갈등도 있었으며(최영훈･김용순, 2005), 김영삼 정부 내내 

통상산업부와 정통부의 갈등도 여전했다. 가장 두드러진 두 부처의 갈등 사례는 전자상거래 

주도권 문제를 들 수 있다. 1997년 통상산업부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자 정통

부는 전자서명 인증기관 설립이 우선이라면서 전자서명법안 마련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동아

일보, 1998/4/17). 통상산업부가 전자상거래 조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통부는 또한 

15) 당시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지상파 방송업무를 정통부로 넘겨주도록 하는 결정에 대해 청와대 이원종 

정무수석을 움직였다. 이 수석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해 공보처의 지상파 이관 결정을 뒤집었다. 

이 수석은 오 장관 밑에서 차관으로 일했다(이현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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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반발하였다(한국경제, 2009/9/15).  

2) 정책 흐름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부처간 갈등이 끊이지 않자 다양한 조직개편 

대안이 제시되었다. 가장 많은 안은 정통부의 현행 유지 또는 정통부의 위상 제고 안으로 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들이 포함된 행정학자들 중심으로 제시되었다.16) 다음으로 정보통신

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서 정보과학부를 신설하는 안도 제시되었으며, 통상산업부가 중심

이 되어 과학기술처, 정보통신부를 합쳐 ‘산업기술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한

겨레신문, 1998/1/9). 이러한 안들은 1998년 하반기부터 기획예산위원회가 주관한 정부조직

경영진단에서도 다시 제시되었다.17) 

한편 방송과 통신에 대한 부분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설치된 방송개혁위원회에서  통

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 때 논의된 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규제기구 분리 안으로 방송

규제는 위원회, 통신규제는 부처가 관장하는 안  2) 정책과 규제의 전면 통합 안으로 정통부의 

산자부 이관, 우정의 공사화가 전제되는 안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정책, 규제 기능 등 기존업무

영역 대부분과 문광부의 방송 영상산업진흥정책 및 방송광고정책권을 방통위로 통합하는 안

이다. 3) 분리통합 안으로 진흥은 정부부처가, 규제는 독립규제위원회인 방송위가 총괄하는 안

으로 진흥정책을 기술과 내용으로 구분해서 기술은 정통부가, 내용은 문광부가 수립하도록 하

는 안이 제시되었다(이남표, 2005). 방송개혁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방송위원회로 출범하되 향

후 방송통신위원회로의 개편 및 관련기관 통합을 위한 대통령직속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주

효진･박석희, 2005). 

3) 정치 흐름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절인 1996년과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0년 모두 여소야대 상

황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DJP 연합을 통한 여대야소 상황이어서 정부조직개

편에 대한 정치적 흐름은 그렇게 불리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자민련과의 공

동정부였기 때문에 일정부분 조직개편에서 자민련의 지분을 인정해야 했다. 1999년 3월의 경

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시도에서 이러한 부분은 한계로 작용했다(박대식, 2001 참조).  

16) 1997년 하반기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종수 외는 정보통신부를 정보통신원으로 격상시키는 것

과 대통령비서실에 정보통신수석실 설치를 건의했다. 

17) 경영진단을 통해 나온 1안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기능을 산업기술부로 이관하고 대통령직속의 국가정

보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었다. 2안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기구 및 인력 조정, 3안은 현행체제를 유

지하되 2001년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시 대통령 국가정보화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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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네트워크 

이 시기에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강화가 두드러졌다.18) 정보통신부는 

1995년 8월 14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을 통해서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과 정

보통신산업 진흥, 그리고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운영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19) 정통부에 의해 정보화추진계획이 작성되고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산, 학, 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성격상 특별히 연구자들과의 네트

워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다른 부처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였

는데 특별히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인사들의 영입이 적지 않았다. 한세억(2010)에 따르면 김대

중 정부 때는 특히 정보화사업을 중심으로 관료-기업가-학자-정치인의 네트워크 관계가 매우 

강해져 Rhodes와 Marsh(1992)의 구분으로 보자면 정책공동체 수준의 네트워크 모습이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다른 부처의 네트워크는 정통부만큼 두드러지지 않았다.20)   

5) 정책 장에서의 상호작용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조직개편의 공개적 추진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1월 초 

발족시킨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ICT 부처 조직개편안이 검토되었다. 여기에서는 

1) 현행유지안과 2) 정통부를 통상산업부에 통합하는 산업기술부 안이 제시되었다. 산업기술

부 안에 대해서는 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현상유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

발하였다.21) 당시 정통부 중심의 네트워크 행위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창도자들과의 관

계가 밀접했던 것으로 나타난다.22) 이 때문에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당시 정통부를 통상산업부

18) 한편 이승주･박현(2010)은 WIPI, IMT-2000, IPTV와 관련해서 IT 정책네트워크내 갈등이 심화되었다

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19) 이와 함께 이 법을 통해서 정보화촉진 및 통신산업 진흥정책을 심의할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

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도 설치하였다. 정보화의 중요성 때문에 1996년 5월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1급 정보통신비서관이 설치되었으며, 정책기획수석실에 정보화비서관도 설치하였다. 

20) 이 시기에 방송위원회는 방송관련 시민단체, 방송 및 언론 노조, 방송사 등과 연대하는 모습이 나타났

다(조성은, 2008).

21) 당시 윤동윤 전 체신부 장관은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는 논의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심의위

원회의 실행위원에게 정보통신부를 산자부에 통합하는 것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어필했다(이현덕, 

2012). 

22) 우선 김영삼 정부 당시 행쇄위 위원으로 정통부 출범에 기여했던 서울대 김광웅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하였다. 그와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이강래 실무위원은 사제지간이

었다. 이와 함께 행정쇄신위원장이었던 박동서 교수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고문을 맡아 조직개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한편 KISDI의 이천표 원장(이천표, 1998)은 정통부에 공보

처, 문체부 및 통상산업부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정통부를 정보통신산업 지원 및 종합육성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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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합하는 것이 다소 이르다는 생각을 가졌다(이현덕, 2012/11/15).23) 

한편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폐지되는 공보처의 방송행정기능을 정통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 이에 대해서는 언론 및 방송단체에서 ‘방송행정기능의 정보통신 이관 반

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1998/2/6). 결국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통상산

업부에 통합하는 것도, 방송행정 기능의 정통부 이관도 실행하지 못했다. 1999년 기획예산위

원회가 추진한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시도에서도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산업자원부

에 흡수통합해 산업기술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서 정보통신부 네트워크

는 강력하게 반발하였고24) 결국 1999년 경영진단조정위원회에서도 정보통신부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조직개편이 실행되지 않은 것은 

정통부 네트워크의 활동 외에도 대통령의 개편의지가 크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25)  

3. 정보통신부 해체, 방송통신위원회 출범(2008)

1) 문제 흐름 

1998년과 1999년 조직개편 시도가 중단된 이후 정통부와 다른 부처와의 갈등은 노무현 정

부 들어서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ICT 융합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이와 관련된 주도권 확보 경

쟁 때문에 이는 표면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언론에 보도된 갈등은 IT839 추진과 관련해서 

산자부와의 주도권 다툼, 게임관련 업무를 둘러싼 정통부와 문화관광부간 갈등, IPTV와 DMB 

등을 놓고 벌인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갈등을 들 수 있다(김동욱 외, 2008; 윤석환･고순주, 

2009; 김동욱･성욱준, 2010; 권건호, 2013). 이외에도 정보화관련 정책과 기능이 범 정부적으

로 확산되고 범부처적 공동 이용 환경이 조성되면서 정통부와 다른 부처간의 갈등국면이 심화

되었다(홍성걸, 2013). 이 당시 정통부와 타 부처 간의 주요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관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다. 

23) 당시 조직개편심의위 실무위원이었던 L 위원과의 인터뷰(2016.5.15.)내용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4) 시안 발표 후 전국 50여개 대학 교수 176명은 정보통신 관련 부처가 현재와 같이 존속하고 오히려 그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1999/3/17). 

25) 김대중 대통령은 전자정부 구현 목표를 내세웠는데 당시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는 것은 국정지표에 맞

지 않는다는 여론도 영향을 미쳤다(이현덕, 2012/11/15). 이에 대해서는 당시 조직개편심의원회 실무

위원이었던 L실무위원과의 인터뷰(2016.5.1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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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통부와 다른 부처와의 갈등 사례 

일자 갈등 사례 갈등 부처 언론
2001.3.6 정보통신(IT)산업주도권을 둘러싼 감정싸움 정통부, 산자부 한국경제,한국일보,매일경제

2001.8.26 게임산업을 둘러싼 부처간 힘대결 정통부, 문광부
연합뉴스,한국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
전자신문

2001.10.6
바이오(BT)와 정보기술(IT)산업의 관할권을 놓
고 싸움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한국경제,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

2002.5.14 온라인게임 사전심의제를 앞두고 갈등 정통부, 문광부
연합뉴스,한국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
전자신문

2002.6.8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문제 정통부, 산자부 한국경제,파이낸셜,한국일보
2002.7.25 위성DAB(디지털오디오방송)사업영역 관련 갈등 정통부, 방송위 한국경제,전자신문,파이낸셜,연합뉴스
2002.12.4 생체인식표준기구의 설립을 둘러싼 갈등 정통부, 산자부 전자신문,머니투데이

2002.12.31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싸고  갈등

정통부, 건교부 전자신문,연합뉴스

2003.6.5 방송･영상정책 주도권 다툼 표면화 정통부, 문광부 전자신문,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

2003.7.22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정책 주도권 다툼 정통부, 방송위
전자신문,한국일보,이데일리,디지털데
일리,한국경제

2003.8.7 행자부 전자정부국 신설 관련 정통부, 행자부 전자신문,아이뉴스24,디지털타임스
2003.8.18 차세대 핵심 산업 관할권을 둘러싼 신경전 정통부, 산자부 한국일보,전자신문,디지털타임스

2003.10.9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 논란 정통부, 방송위
전자신문,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아이
뉴스24

2003.11.13 게임사업에 대한 이견 갈등 정통부, 문광부 한국경제,파이낸셜,매일경제,전자신문

2003.12.5 디지털 TV 전환일정 문제를 놓고 다툼 정통부, 문광부
한국일보,YTN,서울경제,전자신문,디
지털타임스,MBN

2004.4.16 게임산업과 관련된 관할영역 다툼 정통부, 문광부
전자신문,디지털타임스,아이뉴스24,이
데일리

2005.2.17 방송･통신 구조개편委 갈등 정통부, 방송위
경향신문,전자신문,PD저널,디지털타
임스

2005.3.28 전자문서 표준중복 갈등 정통부, 산자부 전자신문,한국경제
2005.7.28 주문형 방송'에 대한 이견 갈등 정통부, 방송위 서울경제,전자신문,파이낸셜

2006.1.4 IPTV 방송주도권 경쟁 정통부, 방송위
전자신문,아이뉴스24,디지털타임스,파
이낸셜,매일경제

2006.2.21 디지털 방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갈등 정통부, 방송위
전자신문,매일경제,아이뉴스24,디지털
타임스

2006.4.11
온라인게임 분야와 e스포츠 분야에서 조정 갈
등

정통부, 문광부
디지털타임스,아이뉴스24,매일경제,연
합뉴스,전자신문

2006.12.5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앞두고 부처간 콘텐츠 
진흥업무 주도권  확보 경쟁

정통부, 문광부, 방송위
매일경제,전자신문,디지털타임스,한겨
레

2007.3.8 디지털 콘텐츠 영역 관할 다툼 정통부, 문광부 한국일보,미디어오늘,아이뉴스24

2007.4.18
전자정부 및 지역정보화 관련법 제정을 둘러싼 
이견

정통부, 행자부 전자신문

2007.5.3 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에 대한 이견 정통부, 문광부 전자신문,미디어오늘,아이뉴스24

2007.6.11 `정부 정보자원관리` 싸고 주도권 다툼 정통부, 행자부
디지털타임스,전자신문,한국경제,한국
일보

2007.9.27 지능형 로봇 특별법을 둘러싸고 갈등 정통부, 산자부
전자신문,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디지
털타임스

2007.10.30
통신규제정책 완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 시장 
곳곳에서 파장

정통부, 공정위 전자신문,디지털타임스,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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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무현정부 당시 wipi와 와이브로 정책실패로 인해 정통부의 독단적 추진력이 문제

가 되기도 했다(전자신문, 2012/9/17).  

2) 정책 흐름 

김대중 정부 당시 조직개편의 시도가 있었지만 단행되지 못했는데, 이후에도 유사한 조직

개편안이 계속해서 제시되었다.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에도 1) 정보통신부 유지안 2) 산자부와 

정통부의 통합 안이 계속해서 제시되었다. 한편 방송통신 환경변화로 인해 2006년 7월 방송통

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가 구성되었고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안을 제시하였다.26) 이 안은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의 「방

송통신특별위원회」는 2007년 9월 독임제부처가 방송통신 진흥(정책/집행 + 규제(정책)), 대통

령소속 위원회가 규제(집행)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한편 산자부는 노무현 정부 후반기부터 산

업연구원 등을 통해 IT 융합을 주장하며, 부처 간 일원화된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주장하

기도 했다(서동혁 외, 2007).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인수위가 구성되자 다양한 안

들이 재차 제시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처를 통폐합하는 안들이 제시되었다, 인수위에서 참고한 「한국선진화재단」(안)

에서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문광부의 산업진흥기능과 IT콘텐츠 개발 기능을 통합해 과학

산업부를 신설하고 정통부의 정보통신정책 및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며 우정

사업은 민영화하는 안이 제시되었다(김관보, 2007). 한편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정통부를 폐지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한겨레, 2007/12/28).

3) 정치 흐름 

김대중 정부 중반기인 2000년에 다시 국회는 여소야대로 변화했고, 이 때문에 2003년 출

범한 노무현 정부는 정치흐름상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정부출범 초기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지 않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27)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치흐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10년 만에 들어선 보수정부였는데 530만 표라는 상당한 표차로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10년 동안 진보정부가 정부의 규모를 키워 왔다고 보고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 추진 

등을 예고했다. 

26) 김동욱 외(2007)는 정통부와 문화관광부 및 방송위원회의 정책, 산업진흥 기능을 통합하여 ‘문화정보

부’안을 제시했다. 이 부처는 정책 및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것이며, 동시에 방송위원회의 규제기능과 정

통부의 통신위원회 규제기능을 통합하여 ‘정보매체감독위원회’인 규제 행정위원회 설치도 제안하였다. 

27) 출범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등 일부 기능만 조정하였다. 이후에

도 청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개편만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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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네트워크 

노무현 정부 때에도 정통부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지원

되는 R&D 사업 규모 및 지원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논의가 나오

면서 각 부처는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정통부, 문화부, 방송위는 각각 

학계와의 용역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현재 자신의 부처가 수행하는 업

무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28) 이 때문에 방송통

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방송통신 융합 논의를 할 때 이 세 부처의 입장은 확연하게 달

랐다. 정통부는 현행 체제 유지를 강조했고, 방송위는 방송통신 정책규제 총괄기구 설치를 주

장했다. 문광부는 규제는 방통위가 맡되, 진흥을 둘로 나누어 방송산업진흥은 문광부가, 통신

산업진흥은 정통부가 맡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정인숙, 2005; 주효진･박석희, 2005). 한편 

산자부의 경우 상공관료와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한국산업표준원 등 전

문가들간 인적 맥락이 형성되었으나 정보통신부의 네트워크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한세억, 

2010 참조). 산자부는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재단 등 유관 및 산하 기관

들을 중심으로 IT 분야의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5) 정책 장에서의 상호작용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 MB정부에서도 인수위 때 정책의 창이 열렸다. 정책의 장에서 

창도자로 거론할 수 있는 행위자는 대통령과 박재완 교수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존 융추위에

서 합의한 정보미디어부 설치 대신 정통부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개편 결정을 했다.30) 논의과

정은 매우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정통부 해체 논의가 나오면서 정통부 네트워크 행위자들

은 매우 강한 반발을 하였다. 예컨대 정통부해체안이 나온 직후인 2008년 1월 8일 정보통신관

련 유관단체 27개가 정통부 폐지 반대성명을 냈고, 정통부 직원들은 1월 10일 ‘IT 생태계 전체

를 일관되게 관장하는 전문부처가 필요하다’며 존속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28) 예컨대 전파진흥원 용역(정통부)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외(2007)를 통해 방송과 통신이 통합

되어야 하고 나중에 콘텐츠까지 통합되는 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한국방송진흥원(방통위)을 통해 방

송위 규제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송종길 외, 2001). 문광부 용역으로 김종호 외(2005), 김관규 

외(2007)는 문광부가 콘텐츠 업무를 계속해서 담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29) 산자부는 산업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정책연구 인력을 흡수하여 산업기술재단

에 정책부서를 설치하였으며, 산업기술재단은 R&D 포럼과 이슈페이퍼 발간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했다.  

30) 이와 관련해서 일부 학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로 방송과 통신의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보기도 한

다(이승주･박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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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산하기관들도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08/1/15). 정통부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디지털데일리, 2008/1/14).31) 하지만 정책 장에서 정통부 중심

의 네트워크 행위자들과 정책결정권한이 있는 핵심행위자들과의 인적 연계는 매우 약했던 것

으로 알려져 있다.32) 결국 정통부의 업무는 인수위를 통해 방송통신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

회, 산업진흥은 지경부로 변경된 산자부에, 공공정보화와 정보보호는 행정안전부, 콘텐츠는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결정되었다. 인수위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정통부 해체 

논리는 그동안 산자부가 제시했던 논리와 매우 유사했다.33) 당시 핵심적인 정책행위자와 소수

의 산자부 관련 인사들 간 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적지 않다. 우선 당시 인수위에

는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등 친 산자부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각주 32 참조). 이와 함께 인

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한 정부혁신 TF는 박재완 교수가 주도했는데, 여기에는 산자부

출신 국장이 파견되어 있었고, 정통부 해체와 관련해서 그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

져 있다.34) 한편 방통위와 문화부 등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박형준 의원 등의 역할이 큰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전자신문, 2008/1/17). 이와 함께 정통부 해체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당

선자의 IT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4.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2013)

1) 문제 흐름 

이명박 정부가 정통부를 해체한 이후 ICT 콘트롤 타워 부재 및 이로 인한 부처갈등 심화문

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지경부와 방통위는 서로 정보통신의 주무부처라는 입장이었고 이

31) 당시 야당대표인 손학규 대표는 정통부 폐지보다는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국회에서는 KISDI 

원장 출신인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통해 ‘정통부 폐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이현덕, 2014/11/6). 

32) 당시 인수위에 참여했던 K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당시 이명박 당선인 주변

에는 정통부를 대변할 인물이 없었다.  당선인 주변에는 윤진식, 사공일, 강만수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통부 편을 들지 않고 산자부 편을 들었다(2016. 5)”. 

33) “1994년 정통부 출범으로 초기 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화를 선도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 것을 인

정하나 현재의 정통부 조직으로는 산업의 IT 활용, 산업간 융합, 신산업 창출 등 과업 수행은 어렵다”

고 했다(인수위백서, 2008). 

34) 정통부 관료들 다수가 조직개편과정에서 이관섭 국장의 역할을 언급했다(2016.3.20. 정통부출신 Y과

장, C과장과의 면담). 산자부 출신으로 기획예산처에 파견되었던 이관섭 국장(현 산업통상자원부 1차

관)은 김영삼 대통령시절 박세일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을 지낸 박재완 교수의 보좌관 후임자였다. 박

재완 교수와 이관섭 국장은 Havard 케네디스쿨의 동문이기도 했다.

35) 이명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IT 분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졌는데 2008년 9월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IT 산업 키워봐야 일자리만 줄어든다”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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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기금의 소관 문제 때문에 한 동안 갈등이 있었다(정충식, 2010). 방송을 두고는 방송

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갈등 상황이 지속되었다(주정민, 2013). 이와 함께 이 시기에 

많이 거론된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정보통신 경쟁력 저하문제였다. 정통부 폐지 이후에 소프

트웨어 산업 추락(세계 시장점유율 1.8%) 및 우리나라 국가별 IT 경쟁력 지수(EIU)가 2008년 8

위에서 2009년 16위로 추락하고, 2007년과 2008년 세계 1위를 차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보통신기술 개발지수도 2009년 2위, 2010년 3위로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한국경제신

문, 2010/5/3). 또한 다른 부처로 이관된 정보통신분야가 부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지

적이 많았다. 지경부로 이관된 정보통신 R&D는 에너지, 산업정책 등 다른 현안 때문에 우선순

위에서 밀려났고(전자신문, 2008/10/22),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초창기 종합편성채널 등 방

송이슈 때문에 통신분야가 소외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ICT 콘트롤 타워 부재 문제는 2010

년 4월 김형오 국회의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여권과 정부의 핵심인사들에 의해 거론되면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36). 

2) 정책 흐름 

2008년 정통부가 해체된 이후 얼마되지 않아 ICT 콘트롤 타워 부재문제가 지적되면서 ICT 

총괄부처 또는 전담부처 부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2010년 국회의장, 여

당의원들은 물론이고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도 나왔다. 대선

을 앞두고 여러 단체들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있었다. 총괄부처 설치 주장 안은 CPND 

(contents, platform, network and device)로 이어지는 ICT 생태계 관장부처의 복원(홍성걸, 

2013) 차원에서 많이 거론되었다. 대선을 앞둔 2012년 9월 ICT 대연합이 결성되었는데, 여기

에서는 1) 규제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 방통위를 IT 산업진흥(방송, 정보통신기술, 디지털콘

텐츠, 정보화)과 규제, 그리고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는 독임제 부처로 변경하는 안 2)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것으로 ICT 진흥과 거버넌스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규제집행을 위해 위원회

를 설치하는 안 3) 디지털 콘텐츠의 중요성 때문에 문화미디어부 안이 제시되었다. KISDI를 중

심으로 운영된 ‘소통과 창조포럼’에서는 ICT 총괄부처로서 독임제 부처안을 주장했다. 

한편 지경부와 문화부는 ICT 총괄부처 주장이 나오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문

화부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헤럴드경제, 

2012/5/20; 최창현 외, 2012).37) 일부 행정학자들은 방통위의 용역 보고서를 통해 독임제 부

36) 2010년 4월 13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ICCT(정보통신, 콘텐츠, 기술) 총괄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

며, 최시중 위원장은 5월 “IT 분야가 각 부처로 흡수되면서 우선순위가 뒤쳐졌다.... 그러다보니 우리나

라 IT 분야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됐다”고 언급했다(한국경제신문, 2010/5/3). 

37) 2011년 11월 구성된 문화부의 콘텐츠미래전략포럼은 콘텐츠 생태계를 총괄하는 진흥 업무를 문화부

로 일원화하는 거버넌스 안도 제시했다. 콘텐츠 생태계 차원에서 방통위의 방송 콘텐츠 플랫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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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권해수 외, 2012).38) 한편 방송학자들은 ICT를 관장하는 독임제

부처는 필요하되, 공공방송부문의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

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전자신문, 2012/7/15). 방통위가 규제위원회로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는 대부분 합의하였으나, 단순규제위원회로 하자는 의견과 정책까지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ICT 총괄부처 설치를 주장하는 쪽은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

이 아닌 행정위원회로 하자는 입장이었다. 

대선과정에서 대선후보들도 ICT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ICT 전담

부처 부활과 함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공약했다.39) 

문재인 후보는 당론으로 독임제 부처인 ‘정보통신미디어부’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물

론 당시 이러한 논의에 대해 지경부는 ICT 독임부처가 융합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헤럴드경제, 2012/7/31). 지경부는 현행대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산

업은 계속 지경부가 맡고 서비스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정부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콘텐

츠 등 IT 활용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속 맡아 ‘산업진흥’과 ‘서비스 규제’를 분리하는 모

델이 맞다고 주장했다. 

3) 정치 흐름 

박근혜 정부의 경우 이명박 정부와 같이 보수정부였으며, 국회는 여대야소 국면이었다. 당

시 ICT 부처 부활에 대한 각계의 요구와 주장들이 많았으며 야당도 정보통신 총괄부처의 복원

에 큰 이견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상황이었다. 

4) 정책네트워크 

MB 정부가 정통부를 해산한 이후 네트워크는 일시적으로 구심점을 잃어 정보통신 인맥은 

포럼이나 연합체 등 민간조직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한세억, 2010: 38 참조).40) 이에 

통신, 인터넷) 기능을 통합하고, 방통위는 방송･통신 등 미디어 규제를 위한 독립위원회로만 역할을 집

중 수행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38) 정충식(2010)은 현 체제 활용안(지경부, 기재부 예산기능 활용), 개편(대통령산하 IT산업 전략본부, 관

계부처 협의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39) 박근혜 후보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발전연구원은 산업부를 축소하고 정통부+과기부를 포함한 미래부

안을 제시하여 정통부와 과기부의 통합이 예상되기도 했다. 

40) 참고로 2008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논의가 나오면서 지경부는 정통부로부터 이관되어온 연

구관리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해체를 주도했다. 당시 지경부는 IITA를 정통부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으로 보았으며, IITA의 존치는 차후 정통부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2008년 IITA 해체 추진 당시 필자는 IITA의 전략기획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필

자가 지경부의 산업기술정책관 소속 과장들 및 산업기술재단 부서장들과의 대화 가운데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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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ICT 업무를 수행하게 된 부처들에서는 개별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활동들이 본격적으

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각은 기금 및 정책기관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난다.41)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문화부가 2011년 11월 14일 「콘텐츠미래전략포럼」을 발족시

킨 것이다.42) 지경부는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을 통해 정책

개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갔다. 한편 방통위에는 상당 수의 정통부 직원들이 이동하였기 때

문에 방통위를 중심으로 구 정통부 정책네트워크가 복원되기 시작한 것도 특기할만 하다(김대

규･윤석민, 2010 참조). 대선을 앞두고 방통위는 공개적으로 CPND를 총괄할 전담부처의 설치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43) 

방통위를 중심으로 나타난 구 정통부 중심의 네트워크는 2012년 9월 11일 33개 방송통신 

관련 협회와 학회, 포럼이 하나로 모여 ‘ICT 대연합’ 결성을 하면서 다시 공개적으로 등장했다. 

이 대연합에는 행정학, 정보통신정책학, 언론정보학, 정보통신공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들은 다음 정권에서 ICT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매체혁신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선 

기간 중 후보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44) 이들은 ICT 전담부처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백만 ICT인 서명운동’도 벌였다. 한편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대행정

대학원은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조직의 설계]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참석자들은 

독임제 형태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자신문, 2012/1/17). 이와 관련해서 야당인 

민주당도 계속해서 옛 정통부 부활을 촉구하기도 했다(박상중 외, 2012). 하지만 정보통신산업

과는 달리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 및 언론학자들을 중심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별도의 위

원회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편 지경부는 이 시기에 ICT 총괄부처 안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유관 출연기

관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IT융합 산업을 강조하는 수준이었으며(하준･이성복, 2012 참

조) 정통부와 같이 대규모로 조직화된 네트워크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주로 언론과 국회

에 현 정부에서 추진한 IT 업무 성과를 홍보하고 IT 독임제 부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극단적

이다). 2009년 8월 IITA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기관으

로 기능이 분산되었다.   

41) 지경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방통위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방송

발전기금을 통해, 문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진흥기금을 통해, 그리고 행안부는 정보화진흥

원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했다. 

42) 이 포럼은 콘텐츠진흥원을 실무지원기관으로 하여 기존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업계, 학계 및 전문가 외

에 문화예술, 인문학, 경영경제, 법･행정 등 각계 전문가 등 총 68명(포럼위원 32명, 연구위원 36명)으

로 발족했다.  

43) 행정학자들에 대한 용역을 통해 방통위 중심으로 총괄부처 신설 논리를 준비하기도 했다(강정석 외, 

2011 참조). 

44)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2012년 10월 30일 ICT 전담부처 설립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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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정하는 모습이었다(헤럴드경제, 2012/7/31).45) 

5) 정책 장에서의 상호작용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 조직개편은 인수위 국정기획조정위원회(간사: 유민봉, 위원-옥

동석, 강석훈)가 주관하였다. 이 위원회도 조직개편을 다소 폐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과정에서 과학기술과 ICT 통합을 통한 부처 설립에 대한 공약이 있었으나 인수위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안을 검토하였다. 이들이 다소 폐쇄적으로 정책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논의과정에서 네트워크 행위자들에 대한 의존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조직개편 논의 당시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한 행위자들은 정통부 네트워크 행위자들이었다. 인수위가 구성되

기도 전인 2012년 12월 27일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 지속가능

과학회 등 ICT 관련 25개 학회장들은 ‘정보미디어부처 신설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

졌고, 정보통신부 차관출신으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계철 위원장은 2013년 

1월 2일 신년사에서 CPND 등 정보통신을 총괄하는 전담부처 설치가 시대적 소명이라며 ICT 

전담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CT대연합과 연계된 KISDI의 김동욱 원장도 1월 3일 기

자회견을 통해 정부에서 검토하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ICT 전담부

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46) 하지만 이 때 한국언론학회는 1월 4일 ‘새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방송･미디어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미디어 

분야의 합의제 위원회를 주장하였다. 인수위에서는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으로 1)정보미디

어부 2)문화미디어부 3)미래창조과학부 안을 작성하였다. 인수위에서 정리한 1안과 2안의 경

우 독임제 부처 안으로서 정통부 네트워크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안이었으며, 3안은 과학기술

과 정보통신 기능을 통합하는 안으로 대통령당선자가 최종적으로 이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6/5/9 K 교수와 면담 결과). 이에 따라 신설된 미래부는 교과부, 방통위, 지경부, 행안

부로부터 방송통신, 과학기술, 국가정보화에 관한 주요 업무를 넘겨받게 되었다. 한편 방통위

에 대해서 1안과 2안은 사후규제 행정위원회로 축소하는 안이었으나 ICT 총괄부처가 미래창

조과학부로 정리되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존치하게 되었다. 방통위 기능에 대해서는 방통위

에 2명의 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 야당의 요구가 적지 않아 업무 조정과 관련해 결정단계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47) 이 과정에서 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해서 야당과 방송학자들의 

45) 지경부 유관 기관인 상공회의소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계의 IT활용실태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하여 약 65%의 기업이 정통부 부활을 반대한다는 조사결과를 공표했다(헤럴드경제, 2012/6/6). 

산업기술평가원 출신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정통부 부활 논의에 대해 칼럼을 통해 비판

하였다(안현실, 2012/6/28).

46) 김동욱 원장은 인수위의 유민봉 교수(성균관대 행정학) 및 인수위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였

다(김동욱 원장과의 면담결과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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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Ⅴ. 분석 종합 및 이론적 이해 

이 연구에서는 세 개의 이론적 접근, 제도적 접근, 정책네트워크적 접근 및 킹던의 MSF 이

론을 종합하여 ICT 분야의 조직개편의 다이나믹스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틀에 의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시기 전체를 관통하는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석 종합 

1) 문제 흐름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계속된 문제는 주로 부처 간 업무중복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갈등문

제와 ICT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존체제의 대응성 부족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는 ICT 분야가 매우 유망한 분야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영역이라고 경쟁하면서 나

타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Schön & Rein, 1994 참조). 1994년 이전의 경우 체신부와 상공부, 

과기부, 경제기획원, 공보처와의 갈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1994년 조직개편 이

후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2008년 조직개편을 앞두고도 이 문제는 지속되었다(표 3 참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1998년이나 2003년의 경우에도 문제의 흐름은 비슷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특별히 각 부처가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확대해 가면서 정통부와 타 부처간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었다. 2008년 조직개편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업무의 융합이라는 환경 하에서 

부처간 갈등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2008년 조직개편은 ICT 

거버넌스를 분산형으로 운영하면서 갈등이 좀 더 심화된 측면이 있었고 이는 ICT 국가경쟁력 

저하의 문제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개편 또한 여전히 ICT 업무 조정의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SW업무를 미래부가 담당하지만 임베디드 SW는 산자부

가 담당하고 있으며, 방통위와 미래부의 경우도 허가･규제 및 정책업무의 분리가 쉽지 않아 갈

등 소지가 적지 않은 것이 그것이다.   

47) 야당은 당초 대선과정에서 독임제 부처안에 찬성하다가 대선 패배 이후에는 방송통신의 독립성 문제

를 거론하여 방통위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래부-방통위 소관 업무 배분과 관련

해서 야당과 정부는 적지 않은 협상을 거쳤다(미래부 Y과장, 방통위 C과장과의 면담. 201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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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흐름 

조직개편과 관련된 정책흐름은 앞서 제기된 문제와 같이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한 

대응도 있었지만 부처 간 중복문제 해소와 갈등을 조정하는 차원과도 관련이 있었다. 1994년 

개편은 갈등 문제를 정보통신부로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이 지속되면서 산자부를 중심으로 업무를 통합하는 안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1998년과 

1999년에 나온 안은 산자부 중심의 통합안이었다. 90년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방송과 통

신의 융합과 관련된 논의는 2000년 이후에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업무 중복을 해소하는 차원이 적지 않았다.  개

선 대안으로는 방송, 통신, 콘텐츠를 융합하는 차원에서 ICT 총괄 독임제부처 설치와 규제위

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2008년 조직개편은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분산형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2008년 조직개편 이후에는 이러한 분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져서 다시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었고 이 안은 결국 2013년 ICT 전담 부처인 미래부 설

치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ICT 부처의 조직개편 대안은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이 안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정치 흐름 

ICT 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정치흐름은 크게 대선과 총선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ICT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중 대선은 매 5년마다 정책의 창을 여는 중요

한 정치흐름이다. 대선 이후 구성되는 인수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직개편이 중요

한 의제가 된다. 1994년 정통부 조직개편은 출범 전 인수위에서 추진되지 않고 출범한 후에 이

루어졌다. 여소야대로 인해 조직개편이 쉽지 않았으나 대통령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세계화 추

진과 관련해서 상황적 요인은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조직개편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소야대 상황은 과감한 조직개편 추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

제로 2003년 조직개편은 여소야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직개편을 의제화하지 않았

던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과 2013년에는 여대야소 상황이라 정치적 흐름은 큰 문제가 없었

으며, 이 때문에 ICT 거버넌스 개편은 문제와 해결책이 호의적인 정치흐름과 만나 의제화되고 

결국 상당히 큰 규모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히 방송통신 분야는 야당

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인 정치흐름은 ICT 분야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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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네트워크 

ICT 조직개편을 둘러싼 부처 중심의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다양화되고 복

잡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별히 진흥부처인 정통부 네트워크는 매우 활성화되었는데 1994년 

조직개편은 체신부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체신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추

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1998년과 1999년 정통부를 산자부에 통합하려는 

안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 성공 경험을 가진 정보통신부의 네트워크는 불리한 문제가 의제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 유리한 문제의 의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정보통신 환

경이 복잡해지면서 관련 부처들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ICT 부처들

은 대부분 기금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두드

러졌다. 2008년 조직개편 이후 문화부의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와 방송통신위의 방송 네트워

크, 지경부의 모습에서 이를 볼 수 있다. 통상 규제부처보다는 진흥부처가 더욱 확산된 네트워

크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처 중심의 네트워크 확대는 부처간 갈등

의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Peters, 1998 참조). 방송과 관련된 네트워크는 90년대 초반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방송네트워크는 규제와 관련이 있어서 시민단체, 방송학자, 방송사, 

방송사 노조 등이 참여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방통위 업무 조정과 관련해서 이 네트워크의 존

재가 두드러졌다. 한편 2013년 정보통신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한 것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한 네트워크는 ‘ICT 대연합’이라는 구 정보통신부 네트워크였다. 이들은 정

책공동체 수준으로 CPND 논의를 통해서 ICT 부처의 통합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한

편 정통부가 출범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조직개편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의 네트워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들은 8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정통부와 연구 용역 등으로 관련이 있었으

며, 이들 교수들은 정권 변동기마다 인수위 또는 공식적인 조직개편 기구에 참여하였기 때문

이다. 좀 더 범위를 넓혀 보면 행정학자들과 정통부의 네트워크는 다른 부처보다 좀 더 두드러

진다.48) 행정학자들은 정권변동 때마다 다양한 조직개편안을 제시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은 네

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정통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주요 연계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

다.49) 한편 정통부 중심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현재의 여당보다는 야당(민주당)과의 네트워

48) 한국전산원, IITA 등을 통해 정통부 정책연구 용역에 다수의 행정학자들이 참여했다. 

49) 조직과 해당분야 정책을 전공한 행정학자들은 부처와 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정책용역을 통해 부처의 

조직개편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중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들과 조직학회 소속의 행정학

자들은 부처들의 대표적인 정책용역 의뢰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의 안현실(2012/6/28)

의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행정학자들을 향한 비판은 흥미롭다. 안현실 위원은 한국경제신문으로 옮기

기 전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에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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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관계가 더욱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정책 장에서의 상호작용

우리나라는 우선 정권이 변동될 때마다 조직개편을 위한 정책 장이 열린다(문명재, 2009 

참조). 여기에서 인수위는 정책이 논의되는 공식적인 장으로서 중요하다. 인수위 외에도 대통

령비서실 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부처도 마찬가지로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이들은 정책

창도자로서 또 정책결정자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정책변화를 직접적으로 가져오

기 위해 문제를 의제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실제 결정에도 관여한다.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해

서는 의회와 정당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 중심의 정책네트워크는 이들 행

위자들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장이 폐

쇄적일수록 소수가 결정하는 특성상 개인적인 네트워크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창도

자는 정책변화와 관련된 정보획득과 지지를 위해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며, 부처중심의 네트워

크는 원하는 조직개편을 이루기 위해 창도자와 연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CT 분야에서 

1994년 조직개편과 2008년 조직개편은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장의 논의 결과는 기존의 정책네트워크를 약화 또는 강화시키기도 한다. 한편 ICT 분야는 외

부의 사건으로 갑자기 조직개편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50) 제도적 특

성상 우리나라의 조직개편 결정에서 전 시기에 걸쳐 대통령의 역할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련된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흐름과 네트워크 종합 

50) 사건 등으로 인한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신설 등)의 예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2014년 11월 설치된 국민안전처를 들 수 있다.  

정부 
구분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
정치제도 

특성

정책 
네트워크

활동

정책 장에서의 
상호작용

(창도자와 네트워크)

조직개편 
결론

김영삼 ･부처간 갈등 심화   

･체신부를 정통부로 확대(체
신부)

･산업기술부안
･과기처+체신부안

여소야대 
･체신부-연구소-학계
-기업 네트워크 구축  

비서실장-체신부 네
트워크 강화 

정통부 출범

김대중
･부처간 갈등 심화 
･융합요구 

･정통부 유지, 위상제고
･정통부+과기부→ 정보과학
부

･산업기술부 

공동정권  
여대야소

정통부 네트워크 강화
조직개편심의위-정통
부 네트워크

현상유지 

노무현 
･부처간 갈등 심화  
･융합요구 

･정통부 유지
･산자부+정통부 통합
･방송통신 융합 논의(방통위)

여소야대 
･정통부 네트워크 강화
(공동체)

･방송네트워크 활성화

융추위 중심으로 정통
부 네트워크 강화 

현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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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이나믹스에 대한 이론적 이해  

ICT 조직개편 이해를 위한 이론적 접근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제도

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로서 정부조직개편에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부처가 

조직개편을 실행하는 부분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개편에서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도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여소야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조직개편을 실행하는 것이 쉽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은 ICT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제도적 접근

은 왜 ICT 분야의 조직개편 논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지, 또 조직개편 결정이 왜 쉽지 않은 

지의 이유를 설명하는 맥락으로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책네트워크의 접근은 상당부분 이 연구의 연구 질문 즉 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

해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통부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정책공동체적 

네트워크 관계를 강력하게 형성하였고, 이것은 실제로 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조직개편 논의의 

의제화 억제 또는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통부 네트

워크는 진흥업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왔으며 특별히 행정학자들을 중심

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두드러졌다. 경쟁상황에서 다른 부처들도 이러한 정통부 네트워크 운영

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2008년 이후에는 ICT 관련 부처들

의 정책 네트워크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앞으로 이 분야의 조직개편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결정의 장에서는 논의 과정이 폐쇄적일수록 네

트워크 행위자(조직)와 정책결정자간의 인적 네트워크 관계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중흐름 모형은 종합적인 논의로서 ICT 분야의 조직개편에 대해 역동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별히 문제와 정책 논의의 유사성 및 반복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

는데 유용하다. 위의 분석을 보면 ICT 조직 관련 문제와 정책흐름은 유사한 것으로 반복되고 

있다. ICT 분야는 이러한 문제와 정책흐름이 제도적 측면에서 매 5년마다 정권변동을 맞아 기

회를 얻어 조직개편의 계기가 마련되는 모습으로 설명된다. 이는 ICT 조직개편과 관련된 우리

나라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ICT 분야의 조직개편 논의는 상대적으로 외부적인 

사건이나 위기 발생 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중흐름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이명박 
･부처간 갈등 심화 
･융합논의

･융추위 안
-정보미디어부(독임제) + 규
제위원회

여대야소 
10년 만에 보수정
권 

･정통부 네트워크 강화 
･산자부, 방송위, 문광
부 네트워크 활성화 

창도자-산자부 네트
워크연계  

정통부 해체
 

박근혜 
･기능 분산으로 인한 갈
등 

･정보통신경쟁력 저하 

･ICT 콘트롤 타워 부활(정보
미디어부)

･과학기술+ICT 기능 통합

여대야소 
ICT 조직개편에 
대한 우호적 여론

･정통부 네트워크 부활 
･부처 네트워크 활성화 
계속

정통부 네트워크 활성
화

미래창조과학부
(ICT전담부처)j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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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논의가 불가피하며, 정책네트워크가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창도자와 네트워크의 관계 또한 중요한 것임을 보

여준다.   

1994년부터 최근까지 ICT 거버넌스 조직개편의 흐름을 보았을 때 현재의 ICT 거버넌스는 

잠정적인 문제해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조직 거버

넌스 개편 대안도 계속 제시되고 있다.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의 진흥과 규제업무의 구분 문제

도 있고,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업무 영역에 대한 문제도 있다. 정치적인 흐름과 관련

해서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내년부터 조직개편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초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방통위에 근무하는 구 정통부 출신 직원

들은 정통부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51) 이 때문에 여전히 예전의 정보통신부와 같은 독임제 부

처 안이 문제와 정치흐름을 탈 경우 유력한 대안으로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52) 

앞으로도 조직개편에서 이러한 정통부 네트워크는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학자들, 방송단체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정당(야당)과도 연계되어 있어

서 관련 조직 개편과 관련에서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통령은 정책의 창도자로서, 그리고 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창도자도 마찬가지이다. 창도자는 정책변화와 관련해서 네트워크의 지지가 필요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 행위자들과 연계된다. 정책논의의 장이 폐쇄적일수록 행

위자간 개인적 연계가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ICT 조직개편 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자 관계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Ⅵ. 결론

이 연구는 제도이론 및 정책과정 및 변동이론을 가지고 우리나라 ICT조직 변화를 이해하

고자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으며,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

인 ICT부처 조직의 변화와 관련해서 제도적 접근, Kingdon의 MSF 모형, 그리고 Rhodes등의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우리나라 ICT 부처 조직 변화 다이나믹스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특정 부처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이론이 모두 의미가 있으며 

51) 정통부 출신 방통위 관료들은 승진 문제 때문에 미래부와 통합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무원들은 규제보다는 진흥업무를 선호하고 인사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부처를 선호하

기 때문이다(2016/5/4 방통위 C 과장과 인터뷰 내용).

52) 미래부 내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소외문제와 함께 일부 ‘과기부 독립’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ICT 독

임제 부처 설치(정통부 부활)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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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별히 킹던의 모델은 조직

개편 이해와 관련해서 제도적 접근, 네트워크적 접근으로 보완하여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는 특정 분야 조직개편 분석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연

구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ICT 분야에서는 정책네트워크의 존재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거버넌스 문제가 잠정 해결

상태로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문제와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로 인해 정책의 창이 

열리면 ICT 조직개편 문제가 매번 의제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Kingdon이 미국적 

상황에서 제시한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위기적 상황 등 이벤트 부분은 특히 ICT 부처 조

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크게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지

형 변화 및 제도가 ICT 조직 개편 문제가 의제화 되는 것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여준다. 개편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책의 장에서 부처 정책네트워크 행위자는 정책의 창도자와 

연계되기 위해 노력하며, 정책의 장에서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정책창도자와 연계될 경우 네트

워크에 유리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 연구에서는 확인했다. 한편 ICT 환경이 급

속하게 변경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의 

ICT 조직개편이 더욱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ICT 분야처럼 기술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ICT 부처 조직개편은 정책네트워크의 존재 때문에 종합성의 논리보

다는 적절성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March & Olsen, 1989 참

조). 이는 우리나라에서 ICT 거버넌스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

음을 시사한다. ICT 조직개편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결정 과정이 소수 네트워크 관계

의 영향을 받아 여론과 정책공동체의 생각과 다른 조직개편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수

용할 만한 ICT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ICT 조직 개편 논의를 다소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와 함께 ICT 정책 환경이 더욱더 복잡해져 가는 상황에

서 부처 통폐합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ICT 분야는 기본적으로 

융합이 대세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모든 부처를 통폐합하기는 쉽지 않다. ICT의 속성상 특정 

부처에 의한 정책독점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거버넌스 측면에서 각 부처

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네트워크의 존재를 인정하여 네트워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욱 중요할 수도 있다. 추후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조정(수평적 및 수직적) 장

치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이 연구는 역사적인 접근 및 해석적 측면으로 인한 분석의 한계가 적지 않음을 밝혀

둔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보다는 이해에 초점을 맞춰 분석의 상당 부분이 기술적(descriptive)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2호

194

인 방식으로 전개된 한계도 있다. 이와 함께 앞에서 ICT 조직개편의 방향과 관련해서 언급했

던 조정과 협상 부분은 ICT 거버넌스 구축 측면에서 추후 연구과제로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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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Process: Focused on ICT 

Related Ministries

Jung, Yong-Na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process in the area of ICT in Korea. For this, this research uses an 

institutional approach, policy network approach, and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MSF).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e usefulness of these three approaches 

in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the reorganization in the ICT area. Korea ha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where the reorganization process repeats every five years due 

to the single-term presidential system. And there have been a repetitive flux of similar 

problems and solutions in this area, accompanied by various network relationships 

surrounding the reorganization process. Among them,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related policy network is very influential because it has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community since  it’s inception. The research implies that the 

more closed the policy venue is, the higher the importance of the personal network 

between the policy makers and the members of the policy network is.  As the ICT area 

gets more complex and various network relationship develops, continuous conflicts 

among ministries are expected to occur in relation to reorganization. Given the fact that 

various networks exist in this area, future reorganiz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 more 

corporatism based manner.  

[Key Words: institutionalism, multiple stream framework, policy network,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reorganization, ICT]


